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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

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불균형을 조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김태일 외 2001). 

지방교부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국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이면서 용도가 지

정되지 않는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데 큰 몫을 한다. 그러나 

국가가 재정부족액을 무조건적으로 보전해준다면 지방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노력을 

태만히 하고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김석태․현승숙 

2003).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노력하도록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류영아 2017).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절감 또는 세입확충 노력을 하면 보통교부

세를 더 많이 교부하고, 노력이 부족하면 보통교부세를 깎는 제도이다. 예컨대 보통교부세를 산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원(기초재정수요)을 산출

하고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기초재정수입)을 차감한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부세로 정한다. 이 때 세출절감 노력을 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그 노력분만큼 기준재정수요 

금액을 늘려주어 교부세를 넉넉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세입확충 노력분은 기준재정수입에

서 차감하여 마찬가지로 교부세가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체노력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 내 평가항목은 도입 

당초 4개였던 것이 점차 늘어나 2020년 현재 15개 항목이 되었다.

제도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인센티브제의 실효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

다. 예컨대 선행연구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 정도가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 사이에 유

의한 차이가 없거나, 인센티브보다는 패널티에만 정책순응이 일어나는 등 인센티브제도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김석태․현승숙 2003；

주기완 2017；최정우 2019, 2020). 즉 인센티브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그 효과성

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센티브제가 일관된 노력유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밝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이 비대칭적이라는 점에 기반하여 인센티브제가 일관되

게 노력유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 부문에 대해서만 폭넓은 재

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

정업무와 권한은 점점 확대되었고,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등으로 세출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

어났다. 그에 반해 지방세수는 국가 전체 세입의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어 지방

세수의 신장율이 세출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방세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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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빈약한 세입의 자치에 기인하는데, 즉 과세부인․과세제한․기채통제1) 등의 중앙집권적 통

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인 세수행위를 크게 제약하기 때문이다(이재은 2014). 더불어 우리

나라의 지방세수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구조이기 때문에 세출증가율에 비

해 세수증가율이 탄력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왔다.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세입자율성은 자치단체별로 매우 상이한 반면, 세출자율성은 단체들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고 

전반적으로 지출에 대한 재량권이 비대칭적으로 높은 상황이다(박선희 외 2009).

인센티브 이론에서는 노력주체의 행위에 따라 결과가 민감하게 달라지는 성과지표를 사용하

여야만 인센티브에 따른 동기부여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Holmstrom 1979；Banker 

and Datar 1989).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처럼 세입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지방세수 

증가나 사용료 증가와 같은 세입확충 노력행위에도 제약이 생기게 되고, 노력을 쏟는다 하더라

도 그 개선효과는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 노력의 효과는 불확실한데 비해 세입을 늘리려는 노력

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이 많다. 예를 들어 체납액 축소와 세외수입 확충, 그

리고 신규 세원 발굴 등을 통해서 지방세를 늘리거나 시설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려 하면 지역 주민의 반발이 발생하는 등 조세 저항이 야기될 수 있다(최정우 2020). 

결국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노력 확대에 따른 편익뿐 아니라 정치적 비용까지 고려하

여 전략적으로 자구노력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넓은 세출부문에 한하여 인센티브의 노력유

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표본은 중앙정부

로부터 지방교부세를 이전받는 교부단체 중 기초자치단체 155개의 2016～2018년 기간 동안 

455개 단체－연도 관측치이다.3) 패널로짓 분석결과, 전년도 세출패널티 처치 이후에는 인센티

브를 획득할 확률이 재차 패널티를 받을 확률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티 처치 

가변수 대신 패널티 금액을 각각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로 사용한 분석에서도 전년도 세출 패널

티 금액이 당년도 세출 패널티 금액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관찰했다. 이는 선행연구

에서 교부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를 나타내는 변

1)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조달하는 주요 방법으로 지방세로부터의 세입과 지방채 발행을 들 수 있는데, 

지방세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세부인 및 과세제한으로 조세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국세는 80%)에 불과하다. 지방채 발행도 2006년부터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채 발행 등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한도액

을 초과하여 발행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외채의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도 승인 요함) 한다(행정안전부 2017). 이렇듯 기채발행에도 통제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2) 2019년 지방세 중 취득세와 재산세가 전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이른다(출처：통계청).

3) 지방재정공시시스템 상에서 세입 및 세출부문의 자체노력 인센티브(패널티) 금액 자료가 획득 가능한 

기간은 2015년부터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모형은 전년도 인센티브(패널티) 처치에 따른 인센티브(패널

티) 반응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전년도 인센티브(패널티) 금액이 없는 2015년 관측치를 제외하고 2016

년부터의 관측치를 분석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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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한 결과로(최병호 외 2013；최정우 2020), 세출효율화에 있어 패널티 

처치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데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세입확충 패널

티 처치 이후에는 유의한 자구노력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인센티브제가 세출효율화와 세입

확충 노력에 있어서 비대칭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노력 주체의 재량권이 넓은 성과지표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본연의 동기부여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

이다.

추가분석에서는 세출 부문과 세입 부문의 패널티가 교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가분

석으로 검증하였다. 세출절감 노력이든 세입확충 노력이든 결과적으로 교부세를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 세출 패널티가 세입확충 노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세입 패널티가 세출

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가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 패널티 간에 상호

적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전통적인 인센티브 이론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특정 행위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당 행위를 강화하는 결과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Holmstrom 1979). 즉, 세출 패널티 처치는 지출을 효율화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

백이므로 차년도에 지출을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 패널티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유인되는 

것이지 세출절감 대신 세입을 늘려 교부세 부족분을 보전받고자 하는 전이효과는 관찰되지 않

았다.

본 연구는 교부세 인센티브 관련 문헌에 있어 제도 효과성의 차이를 세입과 세출부문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는 공헌점을 가진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의 효과성을 탐구한 선행연구

들은 인센티브제도가 모든 상황에서 노력 유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석태․현승숙 2003；주기완 2017；최정우 2019, 2020). 본 연구에서는 인센티브제도의 효과

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지방자치단체의 비대칭적인 세입권한과 세출권

한에서 찾는다. 인센티브 이론에 따르면 노력 주체의 행위에 민감한 성과지표만이 노력 유인효

과를 지닌다고 제시하는데,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른 개선효과가 두드러지는 세

출 부문에 대해서만 교부세 인센티브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교부세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 재정당국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협소한 세입부문 보다는 재량권이 큰 세

출부문에 상대적으로 인센티브 비중을 크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만 세입부문의 

성과지표에 인센티브 비중을 적게 설정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인센티브제도의 효과성을 향상시

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 실현을 위해 자체 세입확충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의 세입자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세입부문과 세출부문 양

측의 성과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민감하게 연동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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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의 현황

1. 보통교부세 내의 인센티브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일정 수준의 행정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기능뿐 아니라 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지방교

부세법 제3조) 네 종류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지급되는데4) 이 중 보통교부세 재원이 97%를 차지한다. 매년 국가는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

여 해당 단체의 재정수요 대비 재정수입 부족액의 일정 비율을 용도에 제한 없이 교부한다.

만약 보통교부세가 자치단체에 재정부족액만큼 무조건적으로 지급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수

입을 축소하고 수요를 부풀려 부족액을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절약이나 수

입확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김석태․현승숙 

2003).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노력을 독려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보통교부세 인

센티브제도이다.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방

향으로 자체적인 노력을 했을 때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부족액을 증가시킴으로써 더 많은 보

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 자

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차별함으로써 합리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재정운영을 유도 

및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행정자치부 2001；류영아 2017).

<그림 1>은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인센티브 반영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총 지출에 해당하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

체적으로 조달가능한 재원인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하면 부족액이 도출된다. 이 부족액에 조

정률(2018년 기준 91.5%)을 곱하면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의 기본금액이 된다. 인

센티브제 하에서는 세출효율화를 보상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공식 

모두에 자체노력분을 반영하고 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기초수요액5), 보정수요액6), 수요 자체

4)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의 100%,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의 20%로 한다(행정안전부 2018).

5) 기초수요액은 측정항목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인 수준의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재원

으로(행정안전부 2018), 4개 분야(일반행정․문화환경․사회복지․지역경제)의 16개 세부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인구수, 공무원수, 행정구역면적 등)’와 ‘단위비용’과 ‘보정계수’를 모두 곱하여 산정한다(류

영아 2017). 

6) 보정수요액은 기초수요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행정․재정상 수요의 경비에 대해 가산하는데, 그 대상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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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7)으로 구성되는데, 자체노력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어나서 기준재정수요액이 증가하면(패

널티의 경우 감소) 재정부족액, 곧 보통교부세 금액도 커지게(패널티의 경우 작아지게) 된다. 기

준재정수입액은 보통세 수입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수입액으로 하고 여기에 보정수

입액8), 수입 자체노력9)을 가감한 금액이다. 수입 자체노력은 수요 자체노력과 반대로 세입확충 

노력을 한 자치단체에게 음(－)의 인센티브를 주어 부족액 및 교부세를 증가시키고, 패널티는 

수입액에 가산하여 부족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그림 1>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인센티브 개념도

 보통
＝{부족분＝

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

기초수요액＋보정수요액 

＋수요(세출효율화) 자체노력

  (인센티브＋패널티)

－

기준재정수입액
────────

기초수입액＋보정수입액

＋수입(세입확충) 자체노력

  (인센티브＋패널티)

}×조정률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인센티브 항목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가 1997년 도입될 당시에는 수입과 수요 부문의 노력을 따로 구분하

지 않고 산식에 일괄 적용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보통교부세 적용 내국세 비율이 15%로 증가

하고 보통교부세액 및 인센티브 재원이 급증함에 따라 수입과 수요 항목의 인센티브를 분리 적

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강화하였다(김석태․현승숙 2003). 이후 인센티브 반영항목은 그 구성

이 지속적으로 변천해 왔으며 2018년 기준 자체노력 산정기준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에서 정하는 바 수요자체노력 반영항목 8개, 수입자체노력 반영항목 7개이다. 

세출측면에서의 자체노력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비용 절

감 등의 노력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인건비 건전운영,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

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지방청사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 절감, 일자리창출

(2018년 신설)의 8가지가 기준재정 수요액에 가감하여 산정된다. 한편 세입측면에서 자체노력은 

지방정부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했을 때 이를 기준재정 수입액에 반영

한다. 평가 항목으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7) 수요 자체노력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판단하는 8종의 세출효율화 항목을 금

액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행정안전부 2018).

8) 보정수입액은 기초수입액 이외의 별도수입인데, 경상세외수입․일반조정교부금 등의 정산분의 80%로 

산정한다(행정안전부 2018).

9) 수입 자체노력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충했는지 판단하는 7종의 세입확충 항목을 금액

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행정안전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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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감면액 축소,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등 7가지가 있다. 

<표 1>은 2018년 기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산정을 위한 성과지표이다. 먼저 세입확충에서는 

인센티브 반영액의 규모는 8,021억인데 비해 패널티 반영액은 －19,089억으로 패널티의 규모가 

인센티브 규모의 두 배 이상이다. 이처럼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규모가 비대칭적인 것은, 세입확

충에서 긍정적 성과를 창출해서 인센티브를 받기란 어렵지만 부정적 평가에 따른 패널티는 빈

번하게 주어짐을 시사한다. 세출효율화 인센티브의 경우 인센티브가 6,670억, 패널티가 －4,172

억으로 인센티브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세입의 경우와 달리 세출절감 노력은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받을 확률이 크고,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자체노력을 촉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8년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센티브와 패널티 규모를 모두 합하면 37,952억원으로, 이는 2018

년 보통교부세 총액인 421,633억원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적지 않은 

비중의 보통교부세가 자구노력에 따라 좌우됨을 알 수 있다. 

<표 1>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산정 기준 (2018년)

구분 산정항목 평가기준

2018년 인센티브 

총규모

(교부단체 전체)

세입확충

(7종)

① 지방세 징수율 제고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지방세 징

수율 증감 및 전전년도 징수율 상위 

1/2단체 평균징수율 초과 여부

인센티브

(8,021억)

② 지방세 체납액 축소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지방세 체

납누계액 증감 여부

패널티

(－19,089억)

③ 경상세외수입 확충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경상세외수

입 평균징수액 증감 및 전전년도 징수

율 상위 1/2단체 평균징수율 초과 여부

④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세외수입 체

납누계액 증감 여부

⑤ 탄력세율 적용 주민세(개인균등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실적(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동산분, 재산세, 자동차세 소유

분은 ’18년도 결산분부터)

⑥ 지방세 감면액 축소 조례에 의한 감면액, 법령 위반 및 

감면총량 초과 감면액(법정감면율보다 

낮은 감면율 적용 인센티브는 ’18년도 

결산분부터)

⑦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숨겨진 세원 발굴을 통해 징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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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산정 기준 (2018년) (계속)

구분 산정항목 평가기준

2018년 인센티브 

총규모

(교부단체 전체)

세출효율화

(8종)

① 인건비 건전운영 해당 자치단체 기준인건비(소방직 제

외) 대비 인건비(소방직제외) 결산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용은 ’18년

도 결산분부터)

인센티브

(6,670억)

② 지방의회경비 절감 해당 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대비 결산액 비율

패널티

(－4,172억)

③ 업무추진비 절감 해당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

비 결산액 비율

④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해당 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

축제성경비 결산액 비중

⑤ 지방보조금 절감 해당 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

조금(민간이전경비) 결산액 비중

⑥ 지방청사 관리운영 기준 면적 대비 보유 면적 초과에 대

한 패널티 반영 및 과거 3년간 에너지 

평균사용량 대비 실사용량

⑦ 민간위탁금 절감 동종 상위 1/3단체 대비 해당 자치단체 

민간위탁금 결산액 비율

⑧ 일자리 창출 해당 자치단체 연평균 고용률 및 업체

수 증가율(’18년도 결산분부터)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권한과 세출권한의 비대칭성

1. 세입자율성과 세출자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은 많은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및 정의하고 있다. 

고성철․이승우(2003)는 중앙정부의 통제, 즉 지방재정의 타율적인 운영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적 의사결정능력을 의미한다 정의하고, 김대원(2000)은 재원의 자체조달 능력, 

즉 자치재정력을 의미한다고 서술한다. 재정자율성과 연결된 개념으로 재정분권에 대하여도 살

펴볼 필요가 있는데, 재정분권의 의미는 대체적으로 재정 운용에 관한 자율권에 중점을 둔 것으

로 보인다(임성일 2004；최병호 2007). 이러한 개념들을 일률적으로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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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율성은 크게 세입(재정수입) 관련 자율성과 세출(재정운용) 관련 자율성으로 구분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김현조 2001；은은기 2004). 김흥환(2010)도 재정자율성 자체를 지방자치단체

가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중앙정부 또는 상급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세입자율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거나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서 재정수입

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며, 세출자율성은 “지출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련

된 자율성”을 지칭한다. 한국 지방재정의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 간의 세출자율성과 세입자율성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인다(이재은 2014). 종합행

정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더욱 많은 권한을 이양 받고 자체적 예산편성, 

예산 승인․집행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도 동시에 뒷받침되어 세출에 대해서는 권한과 규모가 

확대되어 온 반면 자체세입(지방세, 경상세외수입)은 세출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그림 

2－(a)). 반면 과세부인․과세제한․기채통제 등의 중앙집권적 제도들로 인해 세입 관련 재량권

은 크게 제약되어 왔으며, 세수 규모가 신장되지 못한 사실도 빈약한 세입자치의 실태를 반영한

다(그림 2－(b)).

<그림 2－(a)>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규모

         * 자체세입은 지방세입과 경상세외수입의 합을 말한다.

<그림 2－(b)>  조세총액 대비 지방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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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 행정은 종합적이어서 자치단체가 국가의 역할이 우선시되는 국방이나 외교

를 제외한 거의 전 분야에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세입․세출 권한이 확대

되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포괄범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라 할 수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지출 역

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0)

사회여건 및 구조의 변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구조도 변화하는 상황에서 문제는 중앙정

부가 새로운 사회복지분야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집행의무는 강제하면서 재원 확보를 

위한 권한은 늘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세제가 부동산중심으로 되다 보니 세수의 신장성이 

낮고 국가시책 지원 등을 명목으로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율은 급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자

율성은 지속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예컨대 <그림 2－(b)>에 나타나듯 조세총액 대비 지방세 비

중은 20여년간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같이 지방행정 수요의 증가로 지방

자치단체의 세출권한도 확대되어 온 반면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조달 능력이 그대로인 것은 세

입 자치를 허용하지 않는 중앙 위주의 경직적인 제도에 기인한다.

지방세수가 신장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목의 선택, 과세표준 및 세율

의 결정 등 조세부과의 거의 모든 면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 제도는 세수

탄력성이 높은 소득세 및 소비세의 기간세목을 먼저 국세로 설정하여 거둬들이고 지방자치단체

가 중앙정부의 세원을 침식하지 못하도록 강한 조세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는 재원이 모자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신규사업을 조달하는 것 또한 엄격

하게 규제해 왔다(이재은 2014).

2. 연구가설

인센티브 이론에서는 보상의 기초가 되는 성과지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부적절한 성

과지표를 사용하게 되면 노력 주체에게 동기부여 효과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곡된 방향으

로 노력을 쏟게 만드는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Holmstrom and Milgrom 1991；최병호 

2017). 부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의 대표적인 예가 노력 주체의 행위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결과

(outcome)를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이다(Holmstrom 1979；Banker and Datar 1989). 예컨대 지

방자치단체가 지방세수를 확충하거나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도 징세권

을 제약하는 제도로 인하여 세입을 확충하지 못하거나 매우 미미한 성과만을 손에 쥐게 된다면, 

세입확충 지표들은 근본적으로 노력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행위와 연계성이 형편없는 지

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력－성과 민감도(precision)가 낮은 지표를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지

10)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출 예산 중 사

회복지 예산의 비중은 2008년 약 19%에서 2020년 약 31%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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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상관없는 외생적인 차이(예. 해당 지역의 경제적 발전도)를 교부세 인센티

브의 기준으로 삼게 되거나, 혹은 성과의 매우 미미한 차이만 가지고도 보상 금액은 현격하게 

달라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는 교부세 인센티브의 뚜렷한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실정이다. 예컨

대, 김석태. 현승숙(2003)은 인센티브의 항목별 노력 정도가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 사이에 유

의한 차이가 없음을 제시하였다. 주기완(2017)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제도 반응 차

이를 분석하여 인센티브제도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을 제시하였다. 최

정우(2019, 2020)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센티브보다는 패널티에만 적극적인 정책순응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교부세 인센티브가 일관되게 노력유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

은, 지방자치단체가 비대칭적인 세입권한과 세출권한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재량권이 큰 세출 

지표에 대해서면 노력유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경우 세입의 자치가 빈약하기 때문에 세입확충 

지표에는 인센티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

방소득세 탄력세율 적용이나 세액공제 및 감면에 있어 제약이 많고, 지방소득세 과세사항(과세

표준 금액과 구간 등)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하능식 외 2018). 예를 들어, 세입확충 지표 

중 “지방세 감면액” 지표를 개선시키려면 비과세제도 및 감면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감면율을 

낮추어야 한다. 이렇듯 현행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정책은 중앙정부 또는 법정 중심의 통일적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부분이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세

입확충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액을 축소하려 해도 제한된 과세자주권으로 인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예로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지표를 개선하고자 하

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세목에서의 세율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여 세입을 확충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제약 때

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새롭게 지방세 세목을 설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자원시설세, 레저세 등 일부에만 국한된다(이정기․유태현 2015).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관련 자

치권 운영에 현실성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최성환 2015).

반면 세출권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세출효율화 지

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가 노력유인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컨대, 세출효율화 성

과지표 대상인 “지방의회경비”나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경비” 등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의회에서 승인한다. “인건비”, “지방청사 관리운영비”, “지방

보조금” 등은 사업 규모를 단기간에 축소시키기 어렵다는 환경적 제약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 부문과는 달리 법적․제도적 제한사항이 미미하다. 따라서 기관장의 비용절감 의

지가 강력하고 행정부가 따라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인 것

이다. 이 같은 논의에 따라 세입확충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 유인효과가 미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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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반면 세출효율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유의한 노력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a：전년도 세입확충 인센티브(패널티) 처치는 세입확충 노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1b：전년도 세출효율화 인센티브(패널티) 처치는 세출효율화 노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Ⅳ. 연구설계

1. 연구모형과 변수의 측정

모든 교부단체는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 중에 한쪽을 받게 되므로, 인센티브 수여를 나타내는 

가변수가 1의 값을 가지면 패널티 가변수는 기계적으로 0의 값을 갖게 된다. 반대로, 패널티 가

변수가 1의 값을 가지면 인센티브 가변수는 자동적으로 0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전년도 패널티

에 대한 패널티 반응을 검증하는 모형과 전년도 인센티브에 대한 인센티브의 반응을 검증하는 

모형은 동일한 추정계수를 산출한다.11) 인센티브 반응식과 패널티 반응식의 추정 결과에는 차

이가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부세 인센티브제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센티브보다는 패널티

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패널티 가변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패널

티 반응식을 분석한다 (이은미․고기동 2016；최정우 2019). 패널티 처치의 효과와 더불어 상대

적인 패널티 금액의 크기도 차기 노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패널티 가변수뿐 

아니라 패널티 금액을 사용한 분석도 동시에 수행한다. 

가설1a에 해당하는 세입확충 인센티브의 자체노력 유인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패널티 가변

수를 종속변수 및 주요설명변수로 사용한 식(1)과 패널티금액을 변수로 사용한 식(2)을 설정한

다. 가설1b에 해당하는 세출효율화 인센티브의 자체노력 유인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식(3)과 

식(4)를 설정한다. 식(1)과 (3)의 종속변수는 1 또는 0의 값을 갖는 가변수이므로 로짓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식(2)와 (4)의 종속변수는 연속변수이므로 최소자승법(OLS) 회귀분

석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PNT_REVi,t＝β₀＋β1PNT_REVi,t－1＋β2LEXPi,t＋β3OEXPi,t＋β4SPREEi,t＋β5LEVi,t

＋β6SELFi,t＋β7VOTE_RATEi,t＋β8POLL_RATEi,t＋β₉RULE_PARTYi,t

＋β10CONS_PARTYi,t＋β11OLDi,t＋β12POPi,t＋Urban FE＋Year FE＋εi,t (1)

11) 관심변수인 전년도 인센티브(패널티)에 대한 계수 추정치가 동일하다는 의미이며, 통제변수의 계수 추

정치들은 인센티브 반응 모형과 패널티 반응 모형 간에 상이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에 대한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의 비대칭적 반응성   199

PNT_REV_AMOUNTi,t＝β₀＋β1PNT_REV_AMOUNTi,t－1＋β2LEXPi,t＋β3OEXPi,t

＋β4SPREEi,t＋β5LEVi,t＋β6SELFi,t＋β7VOTE_RATEi,t

＋β8POLL_RATEi,t＋β9RULE_PARTYi,t＋β10CONS_PARTYi,t

＋β11OLDi,t＋β12POPi,t＋Urban FE＋Year FE＋εi,t (2)

PNT_EXPi,t＝β₀＋β1PNT_EXPi,t－1＋β2LEXPi,t＋β3OEXPi,t＋β4SPREEi,t＋β5LEVi,t

＋β6SELFi,t＋β7VOTE_RATEi,t＋β8POLL_RATEi,t＋β9RULE_PARTYi,t

＋β10CONS_PARTYi,t＋β11OLDi,t＋β12POPi,t＋Urban FE＋Year FE＋εi,t (3)

PNT_EXP_AMOUNTi,t＝β₀＋β1PNT_EXP_AMOUNTi,t－1＋β2LEXPi,t＋β3OEXPi,t

＋β4SPREEi,t＋β5LEVi,t＋β6SELFi,t＋β7VOTE_RATEi,t

＋β₈POLL_RATEi,t＋β₉RULE_PARTYi,t＋β10CONS_PARTYi,t

＋β11OLDi,t＋β12POPi,t＋Urban FE＋Year FE＋εi,t (4)

여기에서, 

PNT_REVi,t ＝ t기에 세입확충에 따른 패널티를 받았으면 1,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0의 

값을 가지는 가변수

PNT_REV_AMOUNTi,t ＝ t기에 세입확충에 따른 패널티금액/세입총액

PNT_EXPi,t ＝ t기에 세출효율화에 따른 패널티를 받았으면 1,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0의 값을 가지는 가변수

PNT_EXP_AMOUNTi,t ＝ t기에 세출효율화에 따른 패널티금액/세출총액

LEXPi,t ＝공무원인건비/세출결산액

OEXPi,t ＝업무추진비결산액/세출결산액

SPREEi,t ＝연말(11－12월)에 지출한 금액/세출결산액

LEVi,t ＝복식부기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총자산

SELFi,t ＝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

VOTE_RATEi,t ＝최근 지방선거 투표율

POLL_RATEi,t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율

RULE_PARTYi,t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 여당 소속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가변수

CONS_PARTYi,t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수정당 소속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가변수

OLDi,t ＝65세 이상 고령인구/총 인구수

POPi,t ＝총 인구수의 자연로그 값

Urban FE ＝시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1, 군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가변수

Year FE ＝연도 더미

식 (1)과 (2)는 전년도 패널티 처치와 당기의 패널티 획득 여부의 관계를 검증하는 로짓 회귀

모형이다. 패널티라는 부정적 처치가 주어진 후에 이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인센티브제에 

따른 패널티 처치는 유의한 노력유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패널티를 받은 경우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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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는 패널티를 받지 않는 것이 인센티브제에 정책순응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

로, 전년도 패널티 처치가 당기 패널티 처치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 패널티 처치의 노력 유인 효과

인센티브제도 하에서 패널티 처치를 변수로 조작화하기 위하여, 패널티를 받은 경우 1의 값을 

가지는 가변수 (PNT_REVi,t, PNT_EXPi,t)를 설정한다. PNT_REVi,t는 자치단체 i가 t기에 세입확충 

노력이 부족해 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되는 패널티 처치를 받았으면 

1의 값을 가지고, 반대로 세입확충 노력에 따른 보상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을 감소시키는 인센티

브 처치를 받았으면 0의 값을 가지는 가변수이다. PNT_EXPi,t는 자치단체 i가 t기에 세출효율화 

노력이 부족해 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이 감소되는 패널티 처치를 받았으면 1의 값을 가

지고, 반대로 세출절감에 따른 보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증가시키는 인센티브 처치를 받았으

면 0의 값을 가지는 가변수이다.

차기의 자체노력을 유도하는데는 패널티 처치 여부에 더하여 패널티 금액의 상대적인 크기도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패널티 금액이 클수록 보통교부세의 감액 규모도 커지므

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의 교부세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자체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티 가변수 외에 패널티 금액을 대안적인 설명변수로 설정한다. 

PNT_REV_AMOUNTi,t는 자치단체 i가 t기에 세입확충 노력이 부족해 감액된 기준재정수입액 만

큼의 패널티를 자치단체의 총세입액으로 나눈 것이다. PNT_EXP_AMOUNTi,t는 자치단체 i가 t기

에 세출효율화 노력이 부족해 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이 감액된 만큼의 패널티 금액을 

총세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가설 1a에서는 세입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유의한 노력유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따라 세입 인센티브 반응모형인 식 (1)과 식 (2)에서는 전년도 세입패널티 처치

(PNT_REVi,t－1) 및 전년도 세입패널티 금액(PNT_REV_AMOUNTi,t－1)가 당기 세입패널티 처치

(PNT_REVi,t) 및 당기 세입패널티 금액(PNT_REV_AMOUNTi,t) 각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즉 식 (1)과 식 (2)의 회귀계수 β1는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가설 1b에서는 

세출 인센티브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의한 세출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세입 인센티브 반응모형인 식 (3)에서는 전년도 패널티 처치(PNT_EXPi,t－1)가 당기 패널티 

처치(PNT_EXPi,t)를 받을 확률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회귀계수 β1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마찬가지로 식 (4)에서도 전년도 세출패널티 금액(PNT_EXP_AMOUNTi,t－1) 

이 당기 패널티 금액(PNT_EXPi,t)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회귀계수 β1가 유의한 음(－)

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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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관심 변수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

치석 요인을 분류하여 통제하였다(Roubini and Sachs 1989；Vatter and Rüefli 2003；정재호․ 

김상헌 2014). 교부세 인센티브(패널티) 획득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성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성과가 패널티 처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공무원인건비비율(LEXP), 업무추진비비율(OEXP), 연말지출비율(SPREE), 자산대비부채비율

(LEV), 재정자립도(SELF)를 분석모형에 포함한다(김봉환 2013；정재호․김상헌 2014；최정우 

2020).12) 공무원인건비비율은 공무원인건비를 세입결산액으로 나눈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

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업무추진비비율은 업

무추진비결산액 대비 세출결산액의 비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대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나타낸다. 연말지출비율은 총 세출결산액 중 연말(11월～12월)에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

는 비율로, 연말에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부풀려 보통교부세를 증가시키려

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도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자산대비부채비율은 각 시․군의 복식부기 재무

제표 상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 상황을 포괄적으로 대변

한다.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지방세수입＋세외수입)을 총예산규모로 나눈 비율로 지방재정 확

보에 대한 주민 기여도와 자치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나타낸다. 경제적 변수들은 교부세 패

널티 처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일 수도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교부세 인센티브가 재정운영 

성과와 민감하게 연동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만큼 추정계수들이 유의하지 않을 가능

성도 있다(서정섭 2010；배인명 2010；최병호 2017；최정우 2020).  

다음으로 사회적 요인으로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OLD)과 총인구수의  

자연로그 값(POP)을 통제한다.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사회복지수요가 늘어나 재정성과가 악화

될 수 있으며(이재은 2014；이순향․김상헌 2011；김애진 2017), 전체 인구수도 1인당 총지출 

및 항목별 지출규모를 줄이는 등 재정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순배 2002；정재호 

․김상헌 2014).

끝으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요인 중에서는 투표율, 득표율, 지방자치단체의 집권여당 

소속 여부와 보수성향 여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애진 2017；이순향․김상헌 2011). 이에 본 연구는 주민의 정치적 관심도를 나

타내는 투표율(VOTE_RATE), 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지 정도를 나타내는 당선 시 득표율

(POLLING_RATE), 지방자치단체장의 집권여당 소속 여부(RULE_PARTY), 지방자치단체장의 보

수정당 소속 여부(CONS_PARTY)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기로 한다.

12)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패널티) 산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들은 종속변수인 패널티 처치와 기계적

으로 연관되어 있을 것이므로 인센티브 산정 지표는 제외하고 재정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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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본 선정

표본 기간은 지방재정공시시스템에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자체노력 반영액 자료가 가용한 

2015년부터 결산자료가 가용한 2018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제외하고 교부단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표본으로 하였다.13) 통제변수들 중 업무추진비비율, 

공무원인건비비율, 연말지출비율, 재정자립도, 자산대비부채비율 변수 정의에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결산 자료는 지방재정공시시스템에서 획득하였다. 통제변수인 투표율, 선거경쟁도, 기관장득

표율, 기관장 소속정당 변수 및 선거경쟁도 변수를 조작화하기 위한 자료는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고령인구비율 및 총인구 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2>의 Panel A에서는 연구 표본의 선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실증모형이 전년도 인

센티브 정보와 해당 연도 인센티브 정보를 동시에 요구하므로, 2015～2018년 기간의 155개 기

초자치단체의 628개 단체－연도(district－year) 관측치 중 전년도 인센티브 자료가 가용하지 않

은 2015년도 관측치 157개를 제외한다. 이어 선거경쟁도 등의 정치적 변수 정의에 필요한 지방

선거 자료가 없는 관측치 10개를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변수 정의에 필요한 결산서 및 재무제표 

자료가 없는 6개 관측치를 제외한 뒤 2016～2018년 기간의 455개 단체－연도 관측치를 분석을 

위한 최종 표본으로 하였다. Panel B에는 연도별, 시․군별 표본의 분포를 보여준다.

<표 2>  표본 선정 과정

Panel A. 표본의 선정

2015～2018년 기간의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인 155개 기초자치단체 연도－단체 관측치 628

     과거 1개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자료가 없는 2015년도 관측치 제외 (157)

     정치적 변수 정의에 필요한 지방선거 자료가 없는 관측치 제외  (10)

     변수 정의에 필요한 결산 재무제표 자료가 없는 경우 제외   (6)    

최종표본 455

Panel B. 표본의 연도별, 시․군별 분포

연도 2016 2017 2018

시  73  73  73

군  77  77  82

합계 150 150 155

13)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자체재원대비 지방교부세 비중에 월등히 낮고(김필헌 2015), 그

에 따라 교부세 인센티브를 획득하려는 유인이 기초자치단체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표본에서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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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기술통계

<표 3>은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및 관련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준다. 먼저 보통교부세 산

정에 있어서 세입 패널티(PNT_REVi,t)를 받은 관측치는 전체 표본의 76%이다. 이는 세입확충 부

문에 있어서 2016～2018년 기간 사이에 교부단체들이 세입확충 노력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은 

빈도는 24%에 불과함을 의미하며, 세입확충 분야에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획득하는 경우가 

패널티를 받는 경우의 1/3 정도로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명 N 평균 중위수 p25 p75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PNT_REVi,t 455 0.76 1.00 1.00 1.00 0.00  1.00 0.43

PNT_EXPi,t 455 0.21 0.00 0.00 0.00 0.00  1.00 0.41

PNT_REV_AMOUNTi,t 455 0.02 0.02 0.00 0.05 －0.20  0.26 0.05

PNT_EXP_AMOUNTi,t 455 －0.00 －0.00 －0.01 －0.00 －0.02  0.05 0.01

OEXPi,t
*

455 0.09 0.09 0.07 0.10 0.05  0.20 0.03

LEXPi,t 455 0.13 0.13 0.12 0.14 0.08  0.21 0.02

SPREEi,t 455 0.20 0.19 0.15 0.24 0.05  0.44 0.07

SELFi,t 455 0.28 0.24 0.18 0.35 0.11  0.65 0.13

VOTE_RATEi,t 455 0.65 0.66 0.58 0.72 0.48  0.83 0.09

POLL_RATEi,t 455 0.53 0.52 0.48 0.58 0.25  0.77 0.10

RULE_PARTYi,t 455 0.52 1.00 0.00 1.00 0.00  1.00 0.50

CONS_PARTYi,t 455 0.42 0.00 0.00 1.00 0.00  1.00 0.49

OLDi,t 455 0.22 0.22 0.14 0.29 0.08  0.39 0.08

POPi,t 455 11.51 11.31 10.71 12.27 9.76 13.86 1.01

* 단위：%

주) 변수설명은 다음과 같음

PNT_REV＝t기에 세입확충에 따른 패널티를 받았으면 1,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0의 값을 가지는 가변

수；PNT_REV_AMOUNT＝t기에 세입확충에 따른 패널티 금액/세입총액；PNT_EXP＝t기에 세출효율

화에 따른 패널티를 받았으면 1,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0의 값을 가지는 가변수；PNT_EXP_AMOUNT 

＝t기에 세출효율화에 따른 패널티 금액/세출총액；LEXP＝공무원인건비/세출결산액；OEXP＝업무추

진비결산액/세출결산액；SPREE＝연말(11～12월)에 지출한 금액/세출결산액；LEV＝복식부기 재무상

태표상 부채총계/총자산；SELF＝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VOTE_RATE＝최근 지방선거 투표율；

POLL_RATE＝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율；RULE_PARTY＝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 여당 

소속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가변수；CONS_PARTY＝지방자치단체장이 보수정당 소속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가변수；OLD＝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POP＝총 인구수의 자연로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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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세출 패널티(PNT_EXPi,t)를 받은 관측치는 전체 표본의 21%로, 세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 빈도(79%)가 패널티를 받는 빈도에 비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요컨

대 세출 효율화를 통해서 교부세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세입확충을 통해 교부세를 획득할 가능

성보다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세입패널티 금액은 평균적으로 총세입액의 2% 수준(PNT_REV_ 

AMOUNTi,t)이며, 세출패널티 금액(PNT_EXP_AMOUNTi,t)는 평균적으로 음의 값(－0.00)을 가지

므로 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양의 세출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를 나타내는 통제변수들 가운데, 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비율(OEXP)

은 평균 0.09%이며, 결산액 대비 공무원인건비비율의 평균은 13%, 11월～12월 연말 지출비율은 

평균 20%이다. 표본이 되는 시․군은 평균적으로 총수입의 28%만을 자체재원(지방세＋경상세외

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선거의 평균적인 투표율은 65%이며, 단체장은 평균 5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단체

장 중 52%가 여당 소속이며 42%가 보수정당 소속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평균 22%이다.

<그림 3－(a)>와 <그림 3－(b)>는 본 연구의 표본인 시․군의 세입확충 및 세출효율화 인센티

브(패널티) 금액의 추이를 정리한 그래프이다.

<그림 3－(a)>  시․군 세입확충 인센티브(패널티) 규모

<그림 3－(b)>  시․군 세출효율화 인센티브(패널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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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분석과정에 사용된 변수들의 Pearson 상관관계는 <표 4>에서 제시하였다. 당기 세입 패널티

(PNT_REVi,t)와 전년도 세입 패널티(PNT_REVi,t－1)간의 상관계수는 유의하지 않다. 이는 세입 분

야에 있어서 패널티 처치가 자체노력을 유인하는데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1a의 예측과 

일관된다. 세입 패널티의 경우와 달리, 전년도 세입 당기 세출 패널티(PNT_EXPi,t)와 전년도 세

출 패널티(PNT_EXPi,t－1)간의 상관계수는 －0.134(p＜0.01)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

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넓은 세출절감에 있어서는 인센티브제가 노력 유인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 가설 1b와 일관된다. 그러나 상관계수 분석은 당기 패널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분석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당기 세입패널티(PNT_REVi,t)는 총 인구수(POP) 및 자산대비부채비율(LEV)와는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에 있고, 투표율(VOTE_RATE), 고령인구비율 (OLD)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

계수 값을 가진다. 당기 세출패널티(PNT_EXPi,t)는 재정자립도(SELF)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에 있으며, 투표율(VOTE_RATE)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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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년도와 당기 인센티브(패널티) 처치에 대한 단변량 분석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관심변수인 세입 및 세출 인센티브(패널티) 

처치가 전년도의 처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단변량 분석을 실시한다. <표 5>의 Panel A는 전년

도와 당기의 세입확충 인센티브(패널티) 관계를 상대빈도로 나타낸다. 전년도 세입 패널티를 받

은 후에(455개 관측치 중 385개) 당기에 재차 패널티를 받을 확률이 76%(＝294/385)이고 인센

티브로 돌아서 확률은 24%(＝91/385)로, 세입확충 패널티를 받은 자치단체는 지속해서 패널티

를 받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세입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455개 관측치 중 70

개)에는 인센티브를 재차 받을 확률은 29%(＝20/70)에 불과한 데 비해, 당기에 패널티로 악화될 

확률이 71%(＝50/70)이다. 즉 세입확충 분야에 있어서는 패널티 처치를 하더라도 자구노력을 통

해 인센티브로 돌아서기가 어렵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속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nel B는 전년도와 당기의 세출효율화 인센티브(패널티)의 관계를 상대적 빈도로 보여준다. 

전년도 세출패널티를 받은 경우(455개 관측치 중 109개)에 재차 패널티를 받을 확률은 11%(＝

12/109)에 불과한데 세출절감 노력을 통해 인센티브로 돌아설 확률은 89%(＝97/109)로 매우 높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세출패널티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을 유인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전년도에 세출인센티브를 받았던 경우(455개 관측치 중 346개), 지속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확률은 76%(＝264/346)으로 매우 높다. 따라서, 세출효율화 부문에 있어서는 

패널티를 받았더라도 노력을 통해 인센티브로 돌아서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고, 인

센티브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센티브제의 노력유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Panel C에서는 당해 인센티브(패널티) 결과가 전년도 패널티 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지 

단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세입확충 부문에서, 올해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에 작년도 

패널티 처치가 있었을 확률은 81%이다. 올해 패널티를 받은 경우에 작년에도 패널티 처치가 있

었을 확률도 85%로 앞서 81%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의 유의도를 검정한 결과도 t－값이 

－0.88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세입부문의 패널티 처치가 미래에 뚜렷한 노력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을 반영하며 가설 1a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세출효율화 부문에서는 올해 인센티

브를 받은 경우에는 전년도 패널티 처치가 있었을 확률이 27%이다. 이는 작년에 패널티를 받고 

올해도 연속해서 패널티를 받을 확률인 13%보다 14%나 큰 확률이다(1% 수준에서 유의한 차

이). 이는 세출 부문에 대해서 패널티 처치를 받은 경우, 미래에 패널티를 벗어나 인센티브로 돌

아서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의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재량권이 큰 세

출부문에서 인센티브제의 노력유인 효과가 유의하게 관찰될 것이라는 가설 1b를 지지하는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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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처치와 차년도 반응에 대한 단변량분석

Panel A. 세입확충 인센티브(패널티) 처치에 따른 미래 인센티브 반응

패널티 인센티브  

전년도 패널티
294

(76%)

91

(24%)

385

(100%)

전년도 인센티브
50

(71%)

20

(29%)

70

(100%)

 344 111 455

* 각 칸의 값은 관측치의 빈도, 괄호안의 값은 전체 관측치 대비 비율

Panel B. 세출효율화 인센티브(패널티) 처치에 따른 미래 인센티브 반응

패널티 인센티브  

전년도 패널티
12

(11%)

97

(89%)

109

(100%)

전년도 인센티브
82

(24%)

264

(76%)

346

(100%)

 94 361 455

* 각 칸의 값은 관측치의 빈도, 괄호안의 값은 전체 관측치 대비 비율

Panel C. 패널티 처치와 차년도 반응에 대한 단변량분석

세입확충 Prob(전년도패널티 | 인센티브) Prob(전년도패널티 | 패널티) diff t－stat

 81% 85% －4% －0.88

세출효율화 Prob(전년도패널티 | 인센티브) Prob(전년도패널티 | 패널티)

 27% 13% 14%   2.87
***

4. 가설의 검증결과

가. 교부세 인센티브에 대한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 노력의 비대칭적 반응

<표 5>의 Panel C는 연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직관적으로 

분석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associat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covariate)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패널티 

처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보다 엄

정한 분석을 실시한다. <표 6>은 전기 세입 및 세출 패널티 처치와 당기 패널티와의 관계를 검

증한 회귀분석결과이다. 모형(1)은 세입확충 패널티에 대한 반응모형인 식(1)을 추정한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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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형(2)는 세입확충 패널티 금액이 차기 패널티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식(2)를 추정한 

결과로서 가설 1a를 검증한다. 모형(3)은 세출효율화 패널티에 대한 반응식인 식(3)를 추정하며, 

모형(4)는 세입확충 패널티 금액과 차기 패널티 금액의 관계를 검증한 식(4)를 추정하여 가설 1b

를 검증한다.

모형(1)에서 종속변수는 당기 세입패널티 처치를 나타내는 가변수 PNT_REVi,t이다. 관심변수

인 전기 패널티 처치 가변수 PNT_REVi,t－1의 회귀계수는 －0.073로 음(－)의 값을 가지나 유의하

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에 세입확충 노력이 부족해 패널티 처치를 받았더라도 당기에 추가

적인 노력을 통해 인센티브를 획득하려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패널티 

금액을 각각 종속변수와 관심변수로 설정한 모형(2)에서도 당기 세입패널티 금액 PNT_REV 

_AMOUNTi,t는 전기 세입패널티 금액 PNT_REV_AMOUNTi,t－1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징세 제도로 인해 과세자주권이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 하에서 교부세 패널티

로 인한 이전재원의 축소를 피하고 싶어도 제도적인 한계(예. 비과세제도 및 감면제도 조정의 

제약, 세목 신설의 제약 등)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자체노력을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다. 세입권한이 협소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확충 성과지표를 통한 인센티브

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본 결과는 가설 1a를 지지한다.

모형(3)에서 종속변수는 당기 세출패널티 처치를 나타내는 가변수 PNT_EXPi,t이다. 관심변수

인 전기 패널티 처치 가변수 PNT_EXPi,t－1의 계수는 －0.555로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패널티 금액 변수를 사용한 모형(4)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발견되는데, 전기 세

출패널티 금액 PNT_EXP_AMOUNTi,t－1의 계수는 －0.230으로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차기 세출패널티 금액에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에 세출효율화 노력이 부족해 

패널티 처치를 받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당기에는 지출절감 행위를 통해 패널티에서 벗어나려 

노력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세출의 자치가 보장된 지방재정 구조 하에서 세출절감 성과지표

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상당히 넓고, 따라서 단체장이 세출효율화의 

의지가 있고 호의적인 행정적․정치적 환경이 뒷받침 된다면 세출절감 부문에 있어서는 교부세 

인센티브제가 효과적인 노력유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가설 1b를 지지하는 결

과이다.

모형(1)의 통제변수들 가운데 자산대비부채비율(LEV)이 높을수록, 그리고 인구수(POP)가 늘

어날수록 세입패널티를 받을 확률도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업무추

진비비율(OEXP), 자산대비부채비율(LEV), 인구수(POP)가 세입패널티금액을 증가시키는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반면 재정자립도(SELF)는 패널티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

서는 자산대비부채비율(LEV)이 높을수록 세출패널티를 받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다. 모형(4)에서는 인구수(POP)가 세출패널티 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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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방교부세 패널티 처치에 대한 차년도 반응

Dep var：
(1)

PNT_REVi,t

(2)
PNT_REV
_AMOUNTi,t

(3)
PNT_EXPi,t

(4)
PNT_EXP
_AMOUNTi,t

PNT_REVi,t－1 －0.073
(－0.37)

 

PNT_REV_AMOUNTi,t－1 －0.036
(－0.68)

PNT_EXPi,t－1 －0.555
***

(－3.09)

PNT_EXP_AMOUNTi,t－1 －0.230
***

(－4.98)

OEXPi,t 1.794
(0.44)

0.273
**

(2.42)
－5.749
(－1.41)

－0.006
(－0.34)

LEXPi,t 7.689
(1.32)

－0.132
(－0.83)

0.542
(0.10)

0.002
(0.09)

SPREEi,t 0.898
(0.89)

0.015
(0.54)

0.690
(0.71)

0.001
(0.21)

LEVi,t 10.434
*

(1.90)
0.325

**

(2.27)
9.045

*

(1.86)
0.034
(1.49)

SELFi,t －0.832
(－0.73)

－0.075
**

(－2.37)
－0.660
(－0.61)

－0.001
(－0.24)

VOTE_RATEi,t －1.880
(－1.05)

－0.031
(－0.59)

1.576
(0.86)

0.004
(0.50)

POLL_RATEi,t －0.451
(－0.63)

－0.004
(－0.19)

－0.500
(－0.72)

－0.005
(－1.39)

RULE_PARTYi,t －0.045
(－0.29)

0.002
(0.48)

－0.084
(－0.54)

0.001
(0.70)

CONS_PARTYi,t －0.132
(－0.82)

0.003
(0.62)

－0.125
(－0.78)

－0.000
(－0.20)

OLDi,t 0.091
(0.05)

－0.023
(－0.40)

－1.651
(－0.85)

0.006
(0.67)

POPi,t 0.491
**

(2.32)
0.017

***

(2.83)
－0.218
(－1.12)

0.002
**

(2.26)

Constant －4.188
(－1.30)

－0.149
*

(－1.66)
1.704
(0.55)

－0.031
**

(－2.14)

Urban FE Yes Yes Yes Yes

Year FE Yes Yes Yes Yes

Number of Observations 455 455 455 455

R－squared 0.143 0.175 0.059 0.090

* Robust z－statistics (t－statistics) in parentheses in columns (1) and (3) (columns (2) and (4)). (*** p＜0.01, 

** p＜0.05, * p＜0.1)

주) 변수의 정의는 <표 3>의 주석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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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건비비율(LEXP), 연말지출비율(SPREE) 등의 재정운용 성과지표들은 당기 패널티 처

분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세입 및 세출 인센티브의 산정식이 복잡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가 민감하게 증감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일관된다(서

정섭 2010；배인명 2010；최병호 2017；최정우 2020).14)

5. 추가분석 결과

가. 세입 패널티와 세출 패널티의 교차적인 노력 유인효과

<표 6>의 분석은 세입 패널티에는 지방정부가 세입확충 노력으로 대응할 것이고, 세출 패널

티에는 세출절감 노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출절감 노력이든 세입

확충 노력이든 궁극적으로는 교부세를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 세출 패널티가 세입확충 

노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세입 패널티가 세출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도 있다. 혹은, 일

부 인센티브 이론 연구의 주장과 같이 과업들 간에 보완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과업에 인센티브

를 주는 것이 다른 과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이효과(spillover)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세출절감을 위한 행위(예. 지방보조금 삭감, 공무인력 축소)와 세입확충을 위한 행위(예. 지방세 

납부독촉, 세원 발굴)들 간에 체계적인 관련성이 예상되지 않는 만큼, 과업 보완성으로 인한 인

센티브의 전이효과는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표 7>은 식(1)과 (2)에 설명변수로서 전년도 세입

패널티와 세출패널티를 동시에 포함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세입노력 반응을 검증한 모형

(1)에서는 전년도 세입패널티와 세출패널티 모두에 유의한 반응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세출노력 

반응을 검증한 모형(2)에서도 전년도 세출패널티에만 유의한 노력유도 반응이 발견되고 세입패

널티 처치에는 반응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인센티브 이론의 주장과 같이 특정 

행위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당 행위를 강화하는 결과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된다(Holmstrom 1979). 즉, 세출 패널티 처치는 지출을 효율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피

드백이므로 차년도에 지출을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 패널티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유인되는 

것이지 세출절감 대신 세입을 늘려 교부세 부족분을 보전받고자 하는 전이효과는 나타나지 않

는 것이다.

14) 본 모형에서는 종속변수와의 기계적인 상관관계를 피하기 위해 인센티브 산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정성과 지표들을 통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센티브 지표의 산식이 시차를 두고 

재정성과를 반영하는 구조로 인해 (간접적인) 재정성과지표가 당기 패널티와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나

타낼 수 있다. 이에 당기 재정성과 지표 대신 전기의 성과를 통제하여도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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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세입 패널티와 세출 패널티의 상호 영향 분석

Dep var：
(1)

PNT_REVi,t

(2)

PNT_EXPi,t

PNT_REVi,t－1 －0.069

(－0.35)

－0.165

(－0.85)

PNT_EXPi,t－1 0.060

(0.36)

－0.563
***

(－3.12)

OEXPi,t 1.842

(0.45)

－5.737

(－1.40)

LEXPi,t 7.625

(1.31)

0.406

(0.08)

SPREEi,t 0.877

(0.87)

0.650

(0.67)

LEVi,t 10.444
*

(1.91)

9.241
*

(1.89)

SELFi,t －0.839

(－0.74)

－0.745

(－0.69)

VOTE_RATEi,t －1.873

(－1.05)

1.466

(0.79)

POLL_RATEi,t －0.457

(－0.64)

－0.537

(－0.76)

RULE_PARTYi,t －0.046

(－0.30)

－0.084

(－0.54)

CONS_PARTYi,t －0.129

(－0.80)

－0.145

(－0.91)

OLDi,t 0.087

(0.05)

－1.662

(－0.86)

POPi,t 0.495
**

(2.35)

－0.201

(－1.02)

Constant －4.248

(－1.31)

1.802

(0.57)

Urban FE Yes Yes

Year FE Yes Yes

Number of Observations 455 455

R－squared 0.143 0.061

* Robust z－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 변수의 정의는 <표 3>의 주석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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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 하에서 세입확충 노력과 세출효율화 노력의 유인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관

련 실증 연구들은 여전히 교부세 인센티브제도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인센티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성과지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노력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대적으로 재량권이 넓은 세출분야에 

대해서만 유의한 효과성을 발견하였다. 반면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 제도 

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권한은 매우 제약되어 있어 세입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의 노력민감도가 떨어져 노력유인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결과

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부세 인센티브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넓은 부문의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확대해야 할 필

요성을 시사한다. 세입의 자치가 제한된 상황에서 세입확충 지표에 큰 가중치를 두고 교부세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노력행위를 유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구노력과 무관하게 지역의 근본적인 재정력 차이로 이전재원의 분배를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추가분석에서는 세입 패널티와 세출 패널티 간의 교차적인 노력유인 효과를 검증해 

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특정 행위를 보상하면 해당 행위가 강화된다는 전통적인 인

센티브 이론의 주장대로, 세출 패널티 처치는 지출을 효율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

백이므로 차년도에 지출을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 패널티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유인하는 

것이지 세출절감 대신 세입을 늘려 교부세 부족분을 보전받고자 하는 전이효과를 유도하지는 

않음을 나타낸다. 

요컨대 본 연구는 교부세인센티브의 노력유인 효과가 일관성 있게 관찰되지 않은 이유를 세

입권한과 세출권한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는 데 공헌점이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가진다. 지방재정공시시스템 상에서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인센티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이 2016～2018년 동안으로 다소 짧다는 점이다. 또한 전년도 패널티 처치와 당기 

패널티 처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찰되지 않는 잠재 요인이 존재할 수 있

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전년도 패널티 처치가 당기 패널티 처치에 미치는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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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mmetric Policy Compliance to Incentive Plan 

of Local Shared Tax System

：Tax Collection Efforts versus Cost－cutting Efforts

Sun－Moon Jung
*․Hyorim Kim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otential reasons of policy ineffentiveness of the 

incentive system of the general revenue sharing (GRS) for local governments. In this study, we 

expect that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incentive effect on costs cutting activities, over which 

local governments possess a wide range of discretion. On the contrary, we predict a weaker effect 

of incentives on tax collection activities, since local governments have limited appropriations 

rights for tax revenue.

The sample consists of 455 municipal－year observations during the 2016～2018 from 155 

municipal governments who receive shared revenu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are 

available with incentive data on Local Finance Integrated Open System.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enalty based on cost－cutting efforts in the previous year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enalty in the current year. This suggests that penalty treatment has a significant incentive 

effect, leading to local governments exert higher efforts to avoid further punishment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we do not find a noticeable effect of the penalty on tax collection activities 

on the subsequent penalty. Combined, these findings support that incentive plan has a significant 

effort－inducing effect on cost cutting activities only, over which local governments have a wide 

range of discretion.

The current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the incentive plan of GRS, which has provided 

only an inconclusive evidence on effort－inducing effect of the incentive plan. This study provides 

a potential cause of policy ineffectiveness by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limited discretion to 

alter performance indicators in tax collection. We also throw implications to policy makers. Our 

findings suggest that incentive plan on tax collection activities may not realize its purpose, given 

that the local governments have limited authority on revenue expansion.

<Key15)words> general revenue sharing(GRS), incentive system, revenue expansion, cost－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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